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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0월 1일(금) 조간(9.30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1. 9. 30. / (총10매)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민 영 신
전 화

044-202-3051

담 당 자 임 동 민 044-202-305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2017년 11월부터단계적으로완화, 2021년 10월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

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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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

부 양 의 무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

노인
(기초연금 수급) 非노인·장애인

수

급

권

자

중증장애인

2017년 11월 완화

2020년 1월 완화

노인･한부모 2021년 1월 완화

非
노인·장애인 2019년 1월 완화 2021년 10월 폐지

(당초 2022년)

○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

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

(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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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근 5년간 현황

3.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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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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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근 5년간  현황

□ 최근 5년간 급여별 수급자 현황

(’21년 8월말, 명)

구분 ’16.12 ’17.12 ’18.12 ’19.12 ’20.12 ’21.8

수급자 수(명) 1,630,614 1,581,646 1,743,690 1,881,357 2,134,186 2,317,636

생계 1,240,677 1,234,559 1,229,067 1,232,325 1,301,061 1,441,969

의료 1,409,548 1,390,944 1,395,056 1,397,631 1,440,298 1,443,295

주거 1,387,915 1,351,427 1,529,726 1,681,041 1,947,099 2,120,016

교육 381,200 335,004 309,729 292,773 303,747 311,811

수급가구 수
* 시설 포함

1,126,510 1,122,992 1,255,084 1,371,104 1,547,032 1,688,761

시설수급자
(명)

91,075 89,996 89,909 89,345 87,973 90,047

수급가구 수
* 시설제외

1,035,435 1,032,996 1,165,175 1,281,759 1,459,059 1,598,714

생계 808,575 822,417 837,310 861,409 923,873 1,043,551

의료 887,448 897,264 922,430 949,257 1,002,644 1,018,913

주거 880,356 885,964 1,027,572 1,150,930 1,331,334 1,456,622

교육 251,765 223,413 205,938 193,247 199,782 20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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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붙임 3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

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ㅇ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범위)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배우자는 제외(아들·딸사망시, 며느리·사위는부양의무자범위에서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시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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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붙임 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사례

 □ ’17.11월 [노-노-장-장 가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老-老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

*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자가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

◦ (사례 1)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장-노” 부양)

  - 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중증정신장애인(미혼)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 어려워 

’17.8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

  -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중증장

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 (사례 2)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노” 부양)

  - 경북에 거주하는 B 할아버지(68세)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

하고 있으며,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

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6.10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양

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

  -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
중증장애,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

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 8 -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이 포함된 경우

◦ (사례 1)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경기도에 혼자 거주하는 J씨(59세)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J씨의 소득, 재산 수준은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인 노모(만 86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로 탈락

  - 부양의무자인 노모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상황. 또한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J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으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J씨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함

  - ’19.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모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J씨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 (사례 2)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서울에 거주하는 Y씨(37세)는 본인의 실직 및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만 60세)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해 왔으나, 

최근 부양의무자인 친형(다른 형제∙자매 없음)이 살고 있는 집의 가액이 

상승하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Y씨 가구가 수급 탈락

  - 그러나 실제 부양의무자인 형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장모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며, 자녀학비 및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머니까지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 

  - ’19.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장모(기초연금 수급 노인)를 모시고 사는 

형이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Y씨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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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가구인
경우(부모가 30세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사례)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충남에 홀로 거주하는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32세 A씨는, 현재 장애

연금 27만 원, 장애부가급여 7만 원을 받고 있음

  - 부양의무자인 부모(부-63세, 모-56세)는 식당을 운영하며, 월 96만 원 정도의 

소득, 주거용재산 1억3000만 원, 일반재산(상가보증금) 2,000만 원, 금융

재산(대부분 보험납입금) 1억8000만 원, 부채(1억3000만 원) 보유하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평가되어 생계급여를 수급

할 수 없었으나 ‘20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급여 신규로 수급

 □ ’21.1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 포함]

○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 ‘20년 적용제외 된 30세 미만뿐 아니라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까지 확대

◦ (사례 1)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전북에 거주하는 89세 P씨는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은 적합하나 아들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부적합 판정.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경제적 지원은 전무

하나, 명절 때는 방문, 가족관계 단절상태는 아님

  - P씨는 생계가 어려워 몇 년 전 태풍으로 무너진 집의 주방에서 생활 중이며, 

심하게 굽은 허리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요양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신청하지 않음

  - ‘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생계비 및 집수리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정부양곡 등을 지원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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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한부모 가구가 수급권자인 경우

  - 경남에 거주하는 32세 B시는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 

슬하에 자녀 2명(4세, 3세)과 함께 사는 모자가정(3인 가구)으로 근로활동

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 2020년에 기초

생활수급을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서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

(2인 가구)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주거급여만 책정

  - ’21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고 있음.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만성질환자인 53세 독거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사례) 세대가 분리된 24세 자녀가 있는 만성질환 53세 독거 가구 경우

  - 세종에 홀로 거주하는 53세 Z씨는 간, 신장 등이 좋지않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독거 가구로 과거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급여를 수급하다 2년 전 자녀가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의 근로 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아 Z씨의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역, 연령, 성별 등이 실제 사례와 다름


